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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금융 뉴스
공공기관 보증대출 금리 차등 금지

채원영 연구원

 금융위는 공공기관
1)
이 보증한 무위험대출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차별 적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였음.  

 금융위는 은행-보증기관 간 신용보증약관 중 보증부분에 부과가 금지되는 “신용가산금리”의 정의

를 “부도 시 손실률을 반영하여 가산한 이자율”에서 “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한 이자율”

로 개정할 예정임. 

 또한 은행이 보증부 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경우, 동 가산

금리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해 변제를 거절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임.

 약정대상기관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위험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차별할 수 없음을 명확

히 규정하였는데, 이는 은행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임. 

   - 그동안 일부 시중은행들은 공공기관이 보증한 대출에도 대출자의 신용이 부족하면 기타 가산금리

를 부과하여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하였음.

    

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증부 대출 금리가 하락하여 6개 공공기관
2)
이 보증서를 발급해준 중소기업·영세

상공인·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. 

 이번 약관 개정 및 감독 강화로 기타 가산금리가 줄어들면 보증부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
   - 현재 100% 보증부 대출의 평균금리는 4% 후반
3) 수준임. 

(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보완방안, 금융위원회, 10/23)

1)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무역보험공사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, 주택금융공사, 지역신용보증기금 등임.
2) 2012년 8월 말 기준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 대한 보증 잔액은 총 97조 775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39조 3,201억 원, 

기술보증기금 17조 5,985억 원임. 
3) 그러나 신용 가산금리가 아닌 대출정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있어 100% 보증부 대출 간에도 금리차

이는 존재함.


